
의안번호 2216517

의 뢰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6.2.25.

추계번호 26D05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 1 ―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

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5억 900만원 등 2026년

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02억 9,800만원(연평균 100억 6,000

만원)으로 추계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
69 140 142 144 146 641 128

통합특별시의회

보좌직원 신설
5,672 9,907 10,150 10,401 10,657 46,787 9,357

부교육감 증원 249 471 481 494 506 2,201 440

각종 계획 수립 513 - - 57 57 627 125

각종 위원회 설치 6 9 9 9 9 42 8

합  계 6,509 10,527 10,782 11,105 11,375 50,298 10,060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１
안 제11조(광역

생활권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광역행

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변경 시 광역생

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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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안 제12조(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경제과학국방중

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둠

-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

회를 둠

의무규정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

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３

안 제18조~안 제

19조(특별지방행

정기관 사무의 이

관기준 등)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하며, 통합

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４

안 제25조(통합

특별시의회 의정

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

별시의회의원 1인당 2명의 보좌직원을 둠
의무규정

5

안 제30조(자치

조직에 관한 특

례)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

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함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의 사

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6

안 제32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

례)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직속기관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7

안 제37조(근무

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

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등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비용･이주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42조(국가

의 재정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하여 제반 비용에 대해 포괄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

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53조(자치

경찰에 관한 재

정지원)

-국가는 특별시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56조

~안 제58조(감

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11

안 제67조(교육

자치조직권에 관

한 특례)

-통합특별시 부교육감의 수를 3명으로 하고, 부교육감 1명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다른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함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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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 제70조(민주

시민교육의 진흥

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72조

~안 제84조(자

율학교 운영 특

례 등)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

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교직

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

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

성 등을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 등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

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돌봄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캠퍼스의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87조(기본

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5
안 제89조(기본

계획심의회)

-기본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를 둠
의무규정

16

안 제95조

~안 제100조(개

발사업에 관한 

일 괄 처 리 기 구 

등)

-통합특별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

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음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세･소득

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113조

~안 제114조(분

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

원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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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 제123조

~안 제140조(인

공지능 메가클러

스터 조성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광역 단위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메가클러스터 내의 시설에 대하여 기능 고

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국비로 부담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인공지능 혁신 진흥원을 설립함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

라 인프라 구축,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

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

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미래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를 지

정할 수 있으며, , 국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규제

특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비용을 지원

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을 인공지능데이터 규제

프리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는 메

가샌드박스 내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팹을 우

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128조(인

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

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

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0

안 제134조(모

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모빌리티 미래도시 추진단을 두고, 모빌리티 미래

도시 조성의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교통망 연계 등의 사항

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1

안 제151조, 안 

제154조, 안 제

159조, 안 제

160조(소재･부

품･장비산업 특

화단지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 소재･부품･

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등을 위하여 산학

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이

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첨단의료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하여

야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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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 제161조, 안 

제162조, 안 제

165조(항공우주

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국가는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우주산업 투자진흥

지구 및 국방특화 클러스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3

안 제168조

~안 제178조(석

유화학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노후산단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이전

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전에 따른 공장 

신축 등의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함

의무규정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석유화학 산업전환 특구, 철강산업 산

업전환 특구, 조선산업 산업전환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안 제179조

~안 제208조(문

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

원 등)

-국가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 사적지 보존 등의 사업

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

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문화･

관광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특별시장은 이에 대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인권적 의미

를 계승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대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추진하는 마한･후백제･가야 역사문

화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지역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국

가는 이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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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 제214조,

~안 제251조(스

마트농업 육성지

구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특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를 지정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전라남도 내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

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

산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의 선진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

가는 통합특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

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

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발대상섬의 주민소득 증대, 주거

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6

안 제217조(푸

드테크산업 육성

계획 등)

-통합특별시장은 5년마다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계

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7

안 제245조(갯

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을 가지

고 있는 경우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

합특별시에 갯벌관리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28

안 제255조(탄

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9

안 제262조(영

산강･섬진강수

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

한 특례)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 통합특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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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안 제272조

~안 제282조(투

자진흥지구의 지

정 등)

-국가는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특별시에 사업장을 신

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

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국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매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1

안 제284조(통

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

치)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보전･재생을 종합 조정하

기 위하여 도시･농촌･해양･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

합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재량규정

32

안 제298조

~안 제299조(군

사시설 이전사업

에 관한 특례)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

여 지원하여야 하며, 서남권 중심 공항을 조성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는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33

안 제301조(여

객자동차 운수사

업 및 플랫폼사

업 등에 관한 특

례)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4
안 제311조(대중

교통 운영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서

는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5

안 제315조, 안 

제317조, 안 제

319조(공항경제

권 조성 지원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국가관리 무역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

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

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

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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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안 제321조

~안 제336조(기

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

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

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필

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돌봄

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

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7

안 제335조(외

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

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8

안 제343조, 안 

제345조, 안 제

350조(지역투자

공사 설립에 관

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

여야 함

-국가는 행정통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

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각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하며, 국가는 특성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9

안 제352조(전

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

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0

안 제366조

~안 제369조(우

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

원 등)

-통합특별시장은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임대주택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조례로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정착지원금,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1
안 제370조(문

화예술의 진흥)

-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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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１
안 제11조(광역생활

권 지정)
×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통합특별

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２

안 제12조(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원위원

회의 설치)

O

３

안 제18조~안 제19

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 

이양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양사무의 범위, 재정지원의 규모 등을 특정

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25조(통합특별

시의회 의정지원 전

문인력에 관한 특례)

O

5
안 제30조(자치조직

에 관한 특례)
-

미대상: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고 있으나, 

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부시장, 부지사 수는 각 2명

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32조(소방 조직

에 관한 특례)
×

통합특별시장 직속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

어 구체적인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7

안 제37조(근무지 변

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근무지 변경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지원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8
안 제42조(국가의 재

정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9
안 제53조(자치경찰

에 관한 재정지원)
×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56조

~안 제58조(감사위

원회 설치 및 직무 등)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회 사무국 등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및 사무국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1
안 제67조(교육자치

조직권에 관한 특례)
O

12

안 제70조(민주시민

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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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 제72조

~안 제84조(자율학

교 운영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4
안 제87조(기본계획

의 수립)
O

15
안 제89조(기본계획

심의회)
O

16

안 제95조

~안 제100조(개발사

업에 관한 일괄처리

기구 등)

×

-일괄처리기구 구성･운영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

고 있어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 감면 또는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

제되는 개발사업을 추정하기 곤란함

17

안 제113조

~안 제114조(분산에

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8

안 제123조

~안 제140조(인공지

능 메가클러스터 조

성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9

안 제128조(인공지

능･에너지 융합 특화

산업도시의 연계 육

성 및 지원)

O

20
안 제134조(모빌리

티 미래도시 조성)
O

21

안 제151조, 안 제

154조, 안 제159조, 

안 제160조(소재･부

품･장비산업 특화단

지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2

안 제161조, 안 제

162조, 안 제165조

(항공우주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지원 등

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3

안 제168조

~안 제178조(석유화

학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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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 제179조

~안 제208조(문화･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5

안 제214조,

~안 제251조(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6
안 제217조(푸드테

크산업 육성계획 등)
O

27

안 제245조(갯벌관

리구역 지정 및 해양

생태계 보전 등에 관

한 특례)

O

28

안 제255조(탄소중

립 선도도시 지정 등

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9

안 제262조(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

회의 설치 운영에 관

한 특례)

×
영산감･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0

안 제272조

~안 제282조(투자진

흥지구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1

안 제284조(통합특

별시 통합 공간계획

의 우선 적용 및 경과

조치)

O

32

안 제298조

~안 제299조(군사시

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3

안 제301조(여객자

동차 운수사업 및 플

랫폼사업자 등에 관

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4
안 제311조(대중교

통 운영 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5

안 제315조, 안 제

317조, 안 제319조

(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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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 및 인력 조정, 예산사업 통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지출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따른 감소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

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가정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총 30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25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

◦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시행일을 

고려하여 2026년은 각각 2회 개최를 가정)

◦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며, 

36

안 제321조

~안 제336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7

안 제335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O

38

안 제343조, 안 제

345조, 안 제350조

(지역투자공사 설립

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9

안 제352조(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O

40

안 제366조

~안 제369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1
안 제370조(문화예

술의 진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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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은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

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운영예산은 4억 1,100만원1)이고, 평균 운영

예산은 1억 275만원임

❑ 안 제2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

직원은 지방별정직공무원2)으로 하며, 현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 직급3)을 고려하여 6급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함

◦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 의원정수를 

합한 수로 함

[표 2] 제정안에 따라 채용 가능한 보좌직원 수

(단위: 명)

구 분 의원정수
채용 가능한 보좌직원 수

(의원당 2명)

광주광역시의회 23 46

전라남도의회 61 122

계 84 1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에 따라 특별시의회 의원 1명당 2명의 보좌직원을 채용하면, 채용 

가능한 보좌직원은 총 168명임

◦ 증원되는 보좌직원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

로 가정

❑ 안 제6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부교육감은 총 3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전제하고(현행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각 1명), 부교육감 1명에게 지원인력 3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함 

1)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2) 제정안 제25조 ②보좌직원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여, 직급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

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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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1명의 부교육감에게 비서 및 운전 업무 등

을 위하여 담당 직원 3명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부교육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인

건비 추계는 현행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의 인건비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증원되는 부교육감의 업무공간은 기존 교육청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0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안 제87조

에 따른 통합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안 제128조에 따른 특화산

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안 제134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

본계획, 안 제217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 안 제284조에 따

른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안 제33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안 제352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안 제

370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추계에 

활용한 2024년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을 준

용함

◦ 제정안의 각 계획 중, 안 제70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4년으로 하여 2026년과 2030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

128조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3년으로 하여 

2026년과 2029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기본계획은 5년을 수립

주기로 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89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 및 안 제245조에 따른 갯벌관리위원

회의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변화하지 않

는다고 가정함

◦ 위원회 성격에 따라 안 제74조의 기본계획심의회는 연간 1회, 갯벌관리위

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계획심의회와 갯벌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20명 중 12

명으로 가정



― 15 ―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

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4)을 적용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고, 2026년의 경우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등은 6개월분만을 반영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안 제12조)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

❑ (실무지원단)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

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평균 

운영예산(1억 275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 결과, 안 제13조에 따라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운

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

년까지 총 6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6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10 20 20 20 20 90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8 15 15 15 15 68

실무지원단 운영비 51 105 107 109 111 483

합 계 69 140 142 144 146 641

[표 3]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통합특별시의회 보좌직원 신설(안 제25조)

❑ (보수) 통합특별시의회의원 1명당 보좌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6억 2,0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343

억 6,000만원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추가재정소요는 지방별정직공무원 6급 1호봉의 인건비

를 기준으로 함

◦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만 

반영

[표 4] 보좌직원(6급 상당, 1명 기준) 채용에 따른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6급 상당 비 고

보수 등(A)

연봉액(봉급+수당) 36,088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실비변상 7,007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합계 43,095

주 1. 연봉에는 기본급,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월 10시간), 성과상여금(125%) 적용
   2. 실비변상 중 개인 차 큰 연가보상비 제외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26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보좌직원 채용에 따른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기준

2026
(6개월) 2027 2028 2029 2030 합계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보좌직원 43 168 7,240 3,620 7,414 7,592 7,774 7,960 34,360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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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7,300만원 등 5년간 45억 4,6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보좌직원 채용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473 973 1,002 1,033 1,065 4,5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

는 비율(20.5%5))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보좌직원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4,200만원 등 5년간 70억 4,400만원으로 예

상됨

[표 7] 보좌직원 채용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742 1,520 1,556 1,594 1,632 7,0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보좌직원 신설은 2026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보좌직원 채용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3,700만원으로 예상됨

[표 8] 보좌직원 채용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837 - - - - 8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총규모에 대한 순계예

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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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원 1명당 보좌직원 2인을 

채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6억 7,200만원 등 5년간 467억 

8,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9] 보좌직원 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3,620 7,414 7,592 7,774 7,960 34,360

기관부담금 473 973 1,002 1,033 1,065 4,546

기본경비 742 1,520 1,556 1,594 1,632 7,044

자산취득비 837 - - - - 837

합 계 5,672 9,907 10,150 10,401 10,657 46,7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특별시의 부교육감 증원(안 제67조)

❑ (보수) 교육감 1명 및 지원인력 3명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2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16억 3,200만원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고위공무

원단)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지원인력 3명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6급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각각의 보수 수준은 2026년 교육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내역을 참고하여 산출

◦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만 

반영

[표 10]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기준
2026

(6개월)
2027 2028 2029 2030 합계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부교육감
(고위

공무원단)
152 1 152 76 156 159 163 167 721

지원인력
(6급 기준)

64 3 192 96 197 201 206 211 911

합계 344 172 353 360 369 378 1,632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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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200만원 등 5년간 2억 1,5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1]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22 46 47 49 51 2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

는 비율(20.5%6))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교육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500만원 등 5년간 3억 3,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2]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35 72 74 76 77 3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교육감 증원은 2026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

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교육감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992만원으로 예상됨

[표 13]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20 - - - -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총규모에 대한 순계예

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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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부교육감 1명, 지원인력 3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4,900만원 등 5년간 22억 100만원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표 14]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172 353 360 369 378 1,632

기관부담금 22 46 47 49 51 215

기본경비 35 72 74 76 77 334

자산취득비 20 - - - - 20

합 계 249 471 481 494 506 2,2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각종 계획 수립(안 제70조, 안 제87조, 안 제128조, 안 제134조, 안 제217조, 

안 제284조, 안 제335조, 안 제352조 및 안 제370조)

❑ 안 제70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안 제87조

에 따른 통합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안 제128조에 따른 특화산

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안 제134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

본계획, 안 제217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 안 제284조에 따

른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안 제33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안 제352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안 제

370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대전

광역시의 “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

산 금액 5,7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7)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안 제70조의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은 2026년과 

2030년에 수립하고, 안 제128조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은 

2026년과 2029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7개 계획은 2026년 첫

해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7)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에 대한 비용추계서 상 

계획 수립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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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등 9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5억 1,300만원 등 5년간 6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57 - - - 57 114

통합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57 - - - - 57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57 - - 57 - 114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
57 - - - - 57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 57 - - - - 57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57 - - - - 57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 57 - - - - 57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57 - - - - 57

문화예술진흥계획 57 - - - - 57

합  계 513 - - 57 57 627

[표 15]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각종 위원회 설치(안 제89조 및 안 제245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민간위원 수는 기본계획심의회･갯벌관리위원회 모두

12명으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25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00만원 등 5년간 4,200만원으로 추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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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당

지급

횟수

기본계획심의회

(12명×연 1회)
12 12 12 12 12 60

갯벌관리위원회

(12명×연 2회)
12 24 24 24 24 108

소계(a) 24 36 36 36 36 168

회의참석수당(b) 0.25 0.25 0.25 0.25 0.25 0.25

계(a×b) 6 9 9 9 9 42

[표 16]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주1: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 갯벌관리위원회 회의개최횟수는 1/2만 반영

주2: 단수 조정에 따른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

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5억 900만원 등 2026년

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02억 9,800만원으로 추계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
69 140 142 144 146 641

보좌직원 신설 5,672 9,907 10,150 10,401 10,657 46,787

부교육감 증원 249 471 481 494 506 2,201

각종 계획 수립 513 - - 57 57 627

각종 위원회 설치 6 9 9 9 9 42

합  계 6,509 10,527 10,782 11,105 11,375 50,298

[표 1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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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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